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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4. 7.14.(일) 12:00

(지  면) 2024. 7.15.(월) 조 간

번거롭고 어려운 고객 주소 오류 수정, 
행안부가 대신해 드립니다.

 - 11월까지 ‘주소정제 누리집’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주소정제 무상서비스 제공
 - 1회당 최대 1만 건까지 주소정제 가능

< 주소 관리 오류 사례 >

◈ A군의 택배기사 ㄱ씨는 고객이 기재한 주소 때문에 난감한 적이 있다. 고객이 

기재한 주소인 “1동”은 없고 건물의 벽면에 “A 동”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배달을 완료해도 혹시나 잘못 배달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 부산에서 하루 2천 개의 우유를 배달하는 ㄴ씨. 같은 위치라도 아파트명을 

적은 주소와 적지 않은 주소, 도로명과 숫자를 붙여 쓴 주소와 띄어쓰기가 

안된 주소, 관할 시(市)만 기입되어 있거나, 구(區)만 기입되어 있는 주소, 지도

에는 없는 주소 등 너무 많은 주소 유형이 있어 난감했다. 배달 동선을 짜기 

위해 한 건씩 인터넷을 이용해 주소 정비를 하는 것이 힘들어 유료로 주소를 

정제해 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구 분 도로명 및 아파트명 관리 도로명 표기 오류 변경 전 도로명주소 관리

비표준 주소
(×)

화명신도시로 화명한일유앤아이 
109동 301호

안산시 단원구 흑곡길 000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30번길 249-36

표준 주소
(○)

(우편번호)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194, 109동 301호

(우편번호) 안산시 단원구 
흘곶길 000

(우편번호) 경남 김해시 주촌면 
소망길 109-3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

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2 -

□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고객 

주소 관리에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 예시) 1동 2동 대신 A동 B동으로 적거나 1102동 대신 2동으로 적는 경우 등

 ○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 또한, 배송 지연 및 분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업이나 지도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 이번에 제공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jusoclean.or.kr)’에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를 제공하고, 해당 주소를 위치 기반 

서비스와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1회당 최대 1만 건의 주소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면 표준화된 

도로명주소로 정제하여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 >

 ① (단일 주소정제)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즉시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여 제공하고, 
행정동․법정동, 우편번호, 영문 주소 등 안내

 ② (주소파일 변환) 대량의 주소 데이터를 포함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의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

 ○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량의 주소를 관리하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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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가 정확한 배송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위치 기반 마케팅 활용 등과도 연계됨으로써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주소 

관리는 물론, 개인 활용 목적(동호회, 동창회 운영 등)의 주소 관리 또한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 등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11월까지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관련 산업의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는 자원”이라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주소 오류로 인한 국민과 

관련 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책임자 과  장 박광섭 (044-205-3551)

주소생활공간과 담당자 사무관 엄경철 (044-20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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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주소정제 서비스 주요내용

① 단일 주소정제

※ 영문 주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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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소파일 변환

⇩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7941534&memberNo=36248235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7941534&memberNo=3624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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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파일 변환 예시 >

AS IS

TO BE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7941534&memberNo=36248235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7941534&memberNo=3624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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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홍보(안)

○ 소상공인 등 대상 전자우편 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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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집 홍보 배너


